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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 CEO 소집…해킹 보안 강화 당부

등록 2026.05.13 14:00:00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대부업체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

해 보안 수준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주재로 20개 대부업권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부업권 해킹 사고는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돼 발생했다.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고객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업무 시스템 등에 접근을 시도했다.

방화벽 등 접근 통제가 취약한 대부업체는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지 못해 저장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추가 범죄로도 이어졌다. 해커는 고객정보 탈취 후 다크웹에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언론 공개 등을 빌미로 대부업체를 협박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며 대부업체 명의로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추가 범죄를 시도했

다.

금감원은 사고의 원인이 해커의 침투 시도에 대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등 보안이 취약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

업권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으로 보안 대책과 수립, 시행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해 보안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해킹 사고의 근본 원

인"이라고 짚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해킹 사고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업권에 보안 수준 강화를 강조했다.

먼저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또 상위 대부업체의 경우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해 보안 진단을 받고 있는데,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토록 했다.

신용정보법상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준수하라고도 당부했다. 부실한 보안 조치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50억원 이하 과징금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체 CEO들은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정보보안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세한 대부업체들은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감독당국과 대부금융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 대부업체에 대한 보안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신속히 지

도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체의 보안 대책 미흡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며, 해킹 여파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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